
(재결례) 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.

［중토위 2017. 7. 13. 재결］

재결요지

000이 휴업보상과 별도로 어업보상을 포함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자료(사업시행자 의견서 

등)를 검토한 결과, 000의 양어장(00수산)은「내수면어업법」제11조 제1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

어업” 중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어업에 해당하고, 해당 신고어업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어

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신고어업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
